
<보도내용>

□ 2026.9.6. 매일경제는 ｢국책사업 속도전에…예타면제 벌써 13.5조｣ 기사에서,

 ㅇ 정부 재량의 ‘국가 정책적 예타면제’가 ‘균형발전‧긴급상황 대응’ 등 추상적 
면제사유로 인해 남발되고 있으며, 올해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한 면제 규모가 
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정부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조사(이하 ‘예타’)의 구체적 면제 요건과 
절차를 준수하여 예타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ㅇ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(10호 면제)의 경우 부처가 사업계획을 
구체화하고,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추진 필요성과 예타 면제를 심의‧의결
하도록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
□ 아울러, 10호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‘사업계획 적정성 검토’를 의무적으로 
실시하며, 적정한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예산에 
반영하고 있습니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재정 효율성이 확보될 수 
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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